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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ꋮ i

요 약

❑ 본 보고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정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 계류 중인 개 법안은 비용추계가8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용측면에서 법안 심사가,

곤란한 실정임

◦ 본 보고서에서는 개 법안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8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비용추계 방안을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를 예로,

들어 제시함

◦ 다만 본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비용만을 추계하였기에 통합과 관련된 편익 분석은,

별도연구가필요

❑ 제 대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 개 법안이18 , 8․
국회에 계류 중임

◦ 법안의 공통사항은 지자체 구시군의 통합 주민투표의 실시 및 그 비용의,․ ․
국가부담, 통합 전 인력의 유지 범국가적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안이 법률로서 제정될 때 존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근거로 비용추계의 전제를 도출함

❑ 본 보고서는 비용 추계의 구체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에 대하여

법안의 공통규정을 근거로 비용을 추계하며 비용추계를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며 통합,

비용에는 주민투표 실시 및 자치단체의 물리적 통합 비용을 포함

◦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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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추계

◦ 통합시기는 년으로 하며 통합방법은 개 자치구 중 개 자치구는2014 , 25 10

개 자치구를 묶어 통합하고 개 자치구는 개 자치구를 묶어 통합한다고2 , 15 3

가정

◦ 통합에 따라 기존 인력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나 구청장의 수는 인에서, 25

인으로 조정하며 구의회 의장의 수 또한 인으로 조정10 , 10

❑ 추계결과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 통합하는 비용은25 10

년 기준으로 총 억원으로 추정됨2014 1,044

◦ 추가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금액은 주민투표 실시 비용 억원과 자치500

단체의 물리적 통합 비용 억원 등 총 억원으로 추정됨614 1,114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 관련 비용 절감액은 구청장 선거보전비 억원54 ,

구청장 및 구의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억원 등 총 억원으로 추정됨, 16 70

❑ 비용측면의 추계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 관련 경비 절감액 억원은 총비용70 대비 에6%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통합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 방안 유휴 시설의 활용계획 등을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여 정부는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찬성할 경우 개 자치구당 평균1

억원의 주민투표 비용이 절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20

◦ 물리적 통합 비용 억원 중 인 억원 상당은 행정 인프라정보614 65% 400 ( 시

스템 청사정비 등 통합, ) 비용으로 추정되며 특히 이 비용은 자치단체의,

규모인( 구 수 공무원 수 등와, ) 무관한 비용으로써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억원 상당으로 추정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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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ꋮ 1

서 론.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참여정부는 당정, ․
협의를 통해 층제2 1) 지방행정체제를 층제로 하고 개시도 및 개 시군구를1 , 16 234

년까지 개의 광역지방정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대 국2010 60~70 . 18

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회는 년2009 월3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 개 법안이 계류 중 이다, 8 .․
개 법안에서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안은8 ,

개편에 따른 재정지출의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비용. , 용역비

등을 제외하고 개 시군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비용이 억원이 소4 60 요된 제주

특별자치도의 예2)에서 보듯이 범국가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지출은 피할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중장기 개편계획의 수립추진 등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정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 계류 중인

개 법안은 비용추계가8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비용측면에서 법안,

심사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개 법안을 분석하여8 지방

자치단체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비용추계 방안을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를 예로 들어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뿐만. ,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법안 입법과정에서도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소관 위원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보고서는 다양한 전제를 바탕으로 비용추계 결과가 제시되었기에 실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합에 따른 비용만을,

추계하였기에 통합과 관련된 편익 분석은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 개와 지방자치단체 개로 구성된 층제 행정체제임(16 ) (230 ) 2 .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 2007.7.｢ ｣



2 ꋮ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및 정책 현황.Ⅱ

법안 현황 및 비교1.

가 법안 현황.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 중8 ,

백재현의원안만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개편안이며 나머지 개 법안은7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편안이다.

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현황 월 현재[ 1] (2009.11 )

대표발의 법안명 발의일 회부일

권경석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08. 11. 3 ’09. 5. 29
우윤근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08. 12. 12 ’09. 5. 29
이명수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09. 3. 31 ’09. 5. 29
박기춘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09. 6. 24 ’09. 6. 25
허태열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09. 6. 25 ’09. 6. 26
차명진의원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09. 8. 28 ’09. 8. 31
백재현의원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09. 10. 30 ’09. 11. 2
최인기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 ’09. 10. 30 ’09. 11. 2

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 , 2009. 11.｢ ｣

나 법안 비교.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 내 자치구시군 및 지방자치․ ․ 도

내의 시군에 에 대한 개편 방안은 제안한 대부분의 법안에서 통합 또는 행정구․ 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참조 이외 통합 후 기존 인력 유지([ 2] ).

여부 통합 비용부담의 주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의 측면에서 법안을 비교하면, ,

대다수의 법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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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비교 자치구시 군 및 시 군 개편 방안[ 2] : ․ ․ ․
법률 광역지자체 내 자치구 시 군․ ․ 자치도 내 시군 개편․
권경석

의원안

특별시 통합자치구 설시o :
o 광역시: 자치구군은 행정구로 전환․

지자체별 통합추진위원회 설치o
시군은 자율통합 통합 시군 설치o ,․ ․
통합시 지방의회의결또는주민투표o ,

우윤근

의원안

특별시 모든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o :
o 광역시: 모든자치구및군은행정구로전환

시군을 통합하여 통합시로 개편o ․
이명수

의원안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o

경제권과 행정구역 일치여부 등을o
고려하여 시군구 행정구역 조정․ ․

박기춘

의원안

특별시 자치구를 통합하여 자치구 설치o :
o 광역시: 시군․ 을통합하여통합시로개편

시군을 통합하여 통합시로 개편o ․
허태열

의원안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인구 만o 100
이상인 경우 자치구를 설치 만. 100
미만인 구는 행정구로 전환

시군구를 통합하여 시 또는 구로 설치o ․ ․
군과 군 통합의 경우에는 현 설치o

차명진

의원안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o

o 인구규모 생활권 경제권 및 사회, ,
문화권등을고려하여광역시와도관할

구역내시군구행정구역조정․ ․
백재현

의원안

특별시 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개o : 25 5
자치구 설치

서울시장은 개 자치구청장이 호선5※

해당사항 없음※

최인기

의원안

o 특별시: 자치구는 통합 만 미만. 100
자치구의 구청장은 선출,
의회는 미설치

광역시o : 광역시 내의 군과 자치구는

통합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o , , , ,
전가능성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의 광역화 추진․ ․
o 통합시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지정시,
중핵시 특정시로 설치가능하며 법적,
지위는따로법률로정함

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정리: , , 2009. 11. .｢ ｣

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비교 공통항목 비교[ 3] :

법률 자치구 통합조정․ 인력 유지 통합비용 부담 주민투표 실시

권경석 의원안 ○ ○ 국가 ○
우윤근 의원안 해당사항 없음 ○ 국가 ○
이명수 의원안 ○ 해당사항 없음 국가 ○
박기춘 의원안 ○ ○ 국가 ○
허태열 의원안 ○ ○ 국가 ○
차명진 의원안 ○ ○ 해당사항 없음 ○
백재현 의원안 ○ ○ 해당사항 없음 ○
최인기 의원안 ○ ○ 국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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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책 및 재정수반 요인 분석

년 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개 중앙2009 9 , 7

부처는 개의 지원대책에 포함한 자율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27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대한 분석결과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은 통합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이 즉시 필요하다 이외의 대책은 가점 부여 등에 의한 정책 우선.

순위 조정 특별회계 세출 비율의 조정 등 간접적인 지원대책으로써 통합 계획,

수립 후 추가 재정소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개 법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주민투표. 8 실시

비용은 제 장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며 여기서는 지원대책의 추가 재정지출2

소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여준다 표 참조([ 4] ).

표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 총 개[ 4] : ( 5 )

지원방안 주요내용
추가재정

소요여부

행정안전부

재정적

인센티브

① 교부세 지원 확대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 범위내( )
- 보통교부세액의 약 를 추가 교부 년간 차등지원60% (10 )
통합 이전 교부세액 년간 보장- 5

×

② 주민투표 등 통합 추진 직접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

행정적

인센티브

③ 인구 만명 미만이라도 통합 자치단체에 일반구50
설치 허용

△

④ 인구 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별도 특례100
부단체장 명 증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 ,

△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⑤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

△

주: 로 표기된 대책은 통합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추가 재정지출 수반여부 검토 필요' '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대책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 2009. 9.)｢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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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법률 재개정이 불필요한 사항 총 개[ 5] : ( 22 )

지원방안 주요내용
재정수반

여부

행정안전부

재정적

인센티브
① 통합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억 억원· · (20 50 )→ ×

행정적

인센티브
② 한시기구및그소속한시정원인정기간확대 년 년(8 10 )→ △

기획재정부

광특회계 국고

보조율상향조정

③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자치단체간

연계 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10%p
×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④

시군구로 재배분 시 통합자치단체를 우대․ ․
향후 년간 통합 이전 지출한도 수준을 보장5※

×

통합자치단체

대한 인센티브

⑤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실적을 연계사업 추진 및 정책협조

사례 등으로 간주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우선 반영

⑥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

⑦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다른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⑧ 통합자치단체의 광역계정 부처편성사업 사업에 대해( )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

⑨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절감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

⑩ 통합에 따른 소요 사무실 증가 등에 따라 필요한 청사

정비비용을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

통합자치단체

교육여건

개선 지원

생활권을 고려한 통합자치단체 학군 재조정 시도(⑪ ‧
교육감 권한)

×

⑫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통합, *,
자치단체 지역 학교에 우선권 부여

지역핵심산업체와 전문계 고교의 취업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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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표기된 대책은 통합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추가 재정지출 수반여부 검토 필요' '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대책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 2009. 9.)｢ ｣ 작성.

지원방안 주요내용
재정수반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시설․
우선 지원

⑬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공원 공공체육, , , , ,
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

- 각문화시설별지원대상중통합자치단체의비중 이상권장5%
- 통합자치단체의체육기금지원사업신청시우선선정가점부여( )

×

광역문화도시

조성우선지원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최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⑭ ×

⑮ 통합자치단체 신규 신청 시 우선선정 대상지역 으로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우선

지원

⑯ 개 이상 시군의 공동 신청이 요건인 사업에 단일 통합2 ·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점 부여 등 추진

지역단위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 연계· · ·※

×

지역단위 경쟁

력 제고 사업

인센티브부여

⑰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사업 중 규모화의 이익이 큰 사업은

통합 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

농어촌 산업

단지시설․
우선지원

⑱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농어촌 산업단지( ) ․
시설 건립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추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 등- ,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전략․
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분 시 통합자치단체가⑲
속한 시도를 우대․ ×

기업지방이전

촉진 및 고용

확대

⑳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예산,
집행 시 우선 배정 추진

×

국토해양부

임대산업단지

우선 지정

(21) 토지공사가 보유개발 중인 산업용지 중 통합자치단체․
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지정공급․

수요조사 통합지자체 협의 임대전용산단- ‘ → →

실무위원회 심의 공급 처리절차 조속히 이행’→

※ 년까지 만 을 조성하는 장기임대산업단지의'17 3,300 ㎡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임대기간은 최장 년3%, 50

×

광특회계 및

교특회계에서

확충 우SOC
선지원

(22)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 추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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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 공통사항에 근거한 비용추계의 전제

표 의 결과에서 보듯이 개 지방행정체제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3] 8

사항은 자치구시군은 통합 또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필요시 주민투표를 실시,․ ․
하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에 따른 기존 인력 규모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

이외 범국가적 및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한 위원회 설치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여러 법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에서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25

1 개 자치구로 통합 하는 가상의 안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0 ” .

비용 추정에 앞서 도출한 결론으로부터 비용 추정을 위한 전제를 제시한 후

제 장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3 .

가상의 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제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1) .

(2) 제주도 관할 자치단체 통합에 소요된 기간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또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하는데 년이 걸린다고25 10 5 가정하여

통합 시기는 년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년에 자치구2014 . , 2014 통합 찬반

주민투표 및 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10 가정한다.

자치구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년 기준으로 추정한다(3) 2014 .

(4) 서울시 관할 개 자치구 통합에 따라 통합대상 자치구의 인력 및25

조직은 변동이 없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은 인에서 인으로. 25 10

축소하며 개 구의회 의장은 통합자치구의 부의장으로 한다, 15 .

통합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은 주관부처인 행정(5)

안전부가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별도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

(6)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 시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지원 대책 중 본 보고서

에서는 주민투표 이외에는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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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 통합비용의 추계.Ⅲ

비용추계 개요 및 방법1.

비용추계개요〈 〉

추가 소요비용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 관련 비용= ,

주민투표비 자치단체 물리적 통합비용+ +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로 통합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25 10

및 구의회 의장 수가 감소하며 이때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청장 연봉 법정부담금, ,

등의 인건비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의 업무활동 경비가 줄어든다, .

또한 자치구의회 의장단의 경우 의장단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의 업무활동 경비가,

감소한다.

자치구 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주민투표 실시 비용과 자치단체의 물리적 통합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주민투표 비용은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년에 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비용이며 물리적 통합비용은 통합대상2014 25 ,

자치구의 행정표준 시스템 통합 각종 표지판 정비교체 비용 이사비용 등을, ,․
의미한다.

비용 추계 내역2.

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 관련비용.

구청장 관련비용은 인건비 연봉 및 법정부담금 과 업무활동경비 직무수행경비( ) ( ,

업무추진비 등 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구청장 유지비의 주요항목 중 연봉) . ,

직무수행경비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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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할 개 구청장 인건비(1) 25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구청,

장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에 따라 일반직 부구청장의 직급에34｢ ｣
의하여 결정된다 행정안전부의 년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에 따른 개. 2009 25｢ ｣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 현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에 따른 부구청장, 34｢ ｣
직급에 따른 구청장 연봉과 개 구청장 인건비 합을 표 에서 정리한다25 [ 6] .

표 서울시 관할 개 구청장 인건비 년[ 6] 25 : 2010

단위 천원( : )

해당자치구
구청장 인당 인건비1

합계
연봉 법정부담금 소계

급2
이상

개 자치구8 81,676 6,216 87,892 763,136

급3 개 자치구17 75,303 5,731 81,034 1,377,577

소 계 개25 - - - 2,080,703

주 법정부담금의 요율은 로 산정함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자료: 1. 7.61% ( ).
급이상 개 자치구는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2. 2 8 , , , , , , ,
송파구임.

3. 급인 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3 17 , , , , , , , ,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임,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비용추계 전제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년 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2014 6

시지방선거에서 개 자치구에서만 구청장을 선출한다고 가정하였기에 년10 , 2014

기준으로 개 구청장 인건비와 개 자치구로 통합한 경우의 개 구청장 인25 10 10

건비를 비교한 차이를 나타내면 표 과 같다 구청장 선거는 월에 실시하므로[ 7] . 5

기존 인건비의 을 기존 개 구청장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며 년 연봉1/2 25 , 2014

추정을 위하여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증가율3) 별첨 참조을 적용하였다([ ] ) .

3) 공무원인건비 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 2008.』ꡔ 은 년 년) 2008 7.4%, 2009
년 년 년 이다7.3%, 2010 7.3%, 2011 7.2%, 2012 7.1% .



10 ꋮ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비용추계

표 구청장 인건비 감소액의 추정 년[ 7] : 2014

단위 천원( : )

직급
해당

자치구

구청장 인당 인건비1
합계

연봉 법정부담금 소계

개 자치구25
유지 (a)

급2
이상

개8 107,562 8,186 115,747 925,977

급3 개17 99,169 7,547 106,716 1,814,166

소계 - - - - 2,740,143
통합 개10
자치구 (b)

급2
이상

개10 107,562 8,186 115,747 1,157,472

감소액

(c)=(a)-(a+b)/2
- - - - - 791,336

주 통합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을 급 이상이라고 가정함: 1. 2 .
2. 통합시점을 년 중순으로 가정하여 인건비를 개월분만 지급한다고 가정 따라서2014 6 .

인건비 감소액은 개 구청장 인건비 개 구청장 인건비 통합{25 - (25 /2 + 개 구청장10
인건비 로 계산/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울시 관할 개 구청장 업무활동 관련 경비(2) 25

구청장의 업무활동 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된다고 가정한 바

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4)에서 년에는 천원으로2010 78,100 일괄

책정하고 있다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봉책정 방안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인, 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업무활동 관련 경비를 정리하면 표 과. [ 8] 같다 참고로.

표 에서 직급보조비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물가상승률[ 8]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추계 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업무

추진비를 구분하여 추계한다 년 구청장 업무활동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

표 을 적용하여 통합에 따른 차이를 추정하면 표 과 같다([ 9]) [ 10] .

4)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0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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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시 관할 개 구청장 업무활동 관련 경비 년[ 8] 25 : 2010

단위 천원( : )

해당
자치구

구청장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합계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업무
추진비

소계

급2
이상

개8
자치구

750 750 78,100 96,100 768,800

급3 개17
자치구

650 650 78,100 93,700 1,592,900

소 계 개25 - - - - 2,361,700

주: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음1. .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서 정함2. .｢ ｣
소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로 구함3. ( + )×12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년[ 9] : 2006~2014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2.5 4.7 2.8 2.5 2.5 2.7 2.8 2.8

주 년부터 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자료를 적용하고 년부터 년: 2006 2008 , 2009 201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경제전망( 2009~2013 , 2009.10., p. 392)ꡔ ꡕ
자료를 적용함 년 상승률은 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2014 2013 .

표 서울시 구청장 업무활동 관련 경비 감소액의 추정 년[ 10] : 2014

단위 천원( : )

해당
자치구

구청장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합계직책급

업추비
직급
보조비

업무
추진비

소계

개25
자치구 (a)

급2
이상

개8
자치구

834 750 86,882 105,894 847,155

급3 개17
자치구

723 650 86,882 103,359 1,757,111

소계 - - - - - 2,604,266
통합 개10

자치구 (b)
급2

이상
개10 834 750 86,882 105,894 1,058,944

감소액
(c)=(a)-(a+b)/2 - - - - - - 772,661

주 통합이전 구청장 및 통합한 구청장에 대하여 기존 업무활동경비의 만 지급한다고 가: 1/2
정하여 업무활동 경비 감소액은 개 자치구 비용 개 자치구 비용 통합 개, {25 - (25 /2 + 10
자치구 비용 로 계산함/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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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선거비용 보전금의 감소(3)

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 개 구청장을 선출하는데2006 , 25

총 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선거구당 평균 명이 입후보하였다 지방선거 후103 4.1 .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가 보전한 금액은 총 억 만원으로써 개 구당 평균71 7,600 1

보전금은 억 만원이다 서울시 관할 자치구 통합에 따라 개 구청장을 년에2 8,700 . 10 2014

선출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정당이 각 자치구당 명씩 공천을 한다고 가정하면, 1

년의 평균 후보자의 수와 년도의 평균후보자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2006 2014

추정한다 따라서 평균 후보자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년 평균 보전금을. 2014

년 평균보전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다2006 .

보전금 이외의 선거의 관리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권자의 수,

투표구의 수 개표 인원수 등에 있어서 개 자치구의 장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25

규모와 개 자치구의 장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규모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재정10

수지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년 평균보전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년 평균 보전금을2006 2014

구하면 억 만원이다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함에 따라 개3 6,100 . 25 10 15

자치구에서 구청장 선거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년2014

기준 자치구별 평균 보전금액에 통합대상 자치구의 수 를 곱하면 억15 54 1,600

만원이며 표 참조 이 금액만큼 재정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11] ), .

표 개 구청장선거 보전금 감소액의 추정[ 11] 15

단위 백만원( : )

년2006 년2014

자치구당 평균보전금 287 361

개 구청장선거15
보전금 감소액

- 5,4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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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의회 의장단 관련 경비(4) 25

행정안전부의 자료5)에 따르면 의장단이 구의회 의원과 달리 별도로 지급

받는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의장단이 의원에 비하여 더 많이 받는,

경비는 국외여비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에게2010

만원 부의장에게는 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에게530 , 260 , ․
만원 의원에게는 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는 물가에250 , 180 .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년 기준액을 추정한다2014 .

년 기준 자치구 의장단 관련 경비 감소액을 표 에서 정리한다 참고로2014 [ 12] .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국외여비에 대하여 년 경상2014

가격을 구하면 각각 만원 만원이다590 , 278 .

표 개 자치구 의장단 업무활동 관련 경비 감소액의 추정 년[ 12] 25 : 2014

단위 천원( : )

인원

의장단 업무활동 관련 경비

합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소계

개 자치구25 (a) 의장 명25 5,896 2,781 8,677 216,928

통합 개10
자치구 (b)

의장 명10 5,896 2,781 8,677 86,771

부의장 명15 2,892 779 3,671 55,066

감소액

(c)=(a)-(a+b)/2
- - - - - 37,545

주: 통합이전 의장 및 통합한 의장단에 대하여 기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만 지급1. 1/2
한다고 가정하여 업무활동 경비 감소액은 개 자치구 비용 개 자치구 비, {25 - (25
용 통합 개 자치구 비용 로 계산함/2 + 10 /2)} .
국외여비의 경우 구의회 의원은 매년 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부의장인 경우2. , 180 ,

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위의 계산에서는 추가 발생액만 계산하므로 년 현재250 . 2010
추가액 만원에 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년 추가 발생액70 2014 779
천원을 구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5)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0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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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인을 인으로 줄이는 경우 의회 운영인력에 대한 조정25 10

또한 필요하나 인원에 대한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기에 이에 대한

추계는 생략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기존 개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15

매각임대 등을 통하여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이는 통합자치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계를 생략한다.

구청장 및 의장단 관련 경비 추계 결과(5)

년 서울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경우 통합이2014 25 10 ,

발생하지 않는 년부터 년까지는 재정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년에2010 2013 2014

대해서만 추계하였으며 표 에서 결과를 보여준다, [ 13] .

표 구청장 인건비 및 업무활동 관련 경비 감소액 추정 결과 년[ 13] : 2014

경비

적용대상

해당 자치구

개( )

합계

백만원( )

구

청

장

인건비

개 자치구 유지25 급1, 2, 3 25 2,740

통합 개 자치구10 급 이상2 10 1,157

감소액 급1, 2, 3 - 791

업무활동

경비

개 자치구 유지25 급 이상2 25 2,604

통합 개 자치구10 급 이상2 10 1,059

감소액 - - 773
선거

보전금
감소액 - 15 5,416

의장단
업무활동

경비

개 자치구 유지25 의장 25 217

통합 개 자치구10 의장단 10 142

감소액 - - 38

합 계 - - 7,0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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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투표의 실시 및 자치구의 물리적 통합 비용.

자치구 통합과 관련된 재정수반요인은 통합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하는 주민투표와 자치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행정비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한다 재정수반 전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민투표와 자치구 통합은 년에. 2014

실시한다고 가정한다.

주민투표 비용(1)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치구 통합찬성을 의결하는4 2

경우 주민투표는 생략가능하나 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과정에서 개 시군, 2006 4 ․
전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전례로 미루어 개 전체 자치구에서 주민투표25

실시가 예상된다 주민투표 실시 비용은 서울지역의 주민투표 선거권자의 수를. (1)

추정한 후 인당 평균 투표비용을 산출하여 값의 곱으로 구한다, (2) 1 (3) (1), (2) .

현행법에서 지방선거권자의 자격은 공직선거법 에서 정하고 주민투표｢ ｣
선거권자의 자격은 주민투표법 에서 정한다 두 가지 선거권자의 자격은 유사.｢ ｣
하나, 국내 계속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3

선거권을 부여하나6) 주민투표법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즉시 주민투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즉시 주민투표 선거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적 차이로 인하여 지방투표 선거권자의 수보다 주민투표

선거권자의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수는 서울지역. (1)

내국인 지방투표 선거권자의 수를 추정하고 영주체류외국인 중 서울지역, (2)

외국인 주민투표 선거권자의 수를 추정한 후 과 를 합하여 서울지역, (3) (1) (2)

6)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제 호15 2 3 .｢ ｣
7) 주민투표법 제 조제 항제 호5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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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선거권자의 수를 구한다.

서울지역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수는 년에 실시한 제 회 전국동시지방2006 4

선거 자료8) 및 체류외국인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년 선거에서 총. 2006

선거권자의 수는 명 외국인 포함 이며 이 중 서울지역 선거권자의37,064,282 ( )

수 외국인 포함 는 명이고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명이다 총( ) 7,983,648 , 6,726 .

선거권자 중 외국인은 제외한 내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총 명이다37,057,556 .

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년 영주체류2008 2008․
외국인 총수는 명이며 이중 인 명이19,276 33.5% 6,456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참조 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5] ). ,

년 서울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자의 수를 구할 수2006 있는데 이는 명2,253

이다 따라서 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거주 내국인. 2006 선거권자의 수는 총

명이다 총인구 대비 선거권자의 비율이 년과 년 동일하다고7,981,395 . 2006 2014

가정하면 년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전국 및 서울지역 년 선거권자의, 2014 2014

수를 구할 수 있다 표 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년 지방선거 선거권자. [ 14] 2014

수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지방선거 선거권자 수의 추정[ 14]

단위 명( : )

년2006 년2014

서울지역 선거권자 수

외국인 제외( )
7,981,395 8,042,144

총 선거권자 수

외국인 제외( )
37,057,556 37,338,661

총 인구수 48,855,598 49,227,451

주 년 서울지역 선거권자 및 총 선거권자는 년 총 인구수 대비 비율을 적용함: 2014 200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에서 제공한 년: ( 4 , 2006. 5.) 2006｢ ｣

선거권자 수 통계청 국가통포털 에서 제공한, ( ) 년 및 년 총인구 추정치를2006 2014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4 , 200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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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년부터 영주체류외국인 현황을2002․
집계하기 시작하였으며 년부터 지역별 영주체류외국인 현황을 집계하고, 2008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년 영주체류외국인의 수는 총 명이며 이 중. 2008 19,276 ,

서울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에 해당하는 명이다 표 참조33.5% 6,456 ([ 15] ).

표 영주체류외국인 현황 년[ 15] : 2002~2008

단위 명(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영주체류권자수
6,022 10,062 10,571 11,239 13,957 16,460 19,276

서울지역거주자 - - - - - - 6,45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년부터 년까지의 출입국통계연보에서 발췌함, 2002 2008 .․

체류외국인의 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년간2005 747,467 2008 1,158,866 4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주체류외국인 수 또한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1.5 , [ 15]

년2002 6,022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추세가 있으므로 향후 영주체류2008 19,276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년부터. 2009

년까지의 영주체류외국인 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그 결과를2014

표 에서 보여준다[ 16] .

표 영주체류외국인 수의 추정 년[ 16] : 2009~2014

단위 명(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영주체류권자 수
20,504 22,502 24,500 26,498 28,496 30,494

서울지역

영주체류권자 수
6,867 7,536 8,206 8,875 9,544 10,213

선거권자 수( ) (4,590) (5,037) (5,485) (5,933) (6,380) (6,827)
주 서울지역 영주체류권자의 수는 년 서울지역 영주체류권자 비율 을 곱하여: 2008 (33.5%)

추정하고 이 중 선거권자는 선거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비율 를 곱하여 구함, 68.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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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영주권자 수의 추정 >

표 의 년부터 년까지의 영주체류권자 수를 이용하여(1) [ 15] 2002 2008

년부터 년까지의 영주체류권자수를 예측2009 2014

가 영주체류권자 추계결과 년( ) : 2009~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주
체류권자 수

명20,504 명22,502 명24,500 명26,498 명28,496 명30,494

나 예측산식( ) : Yt = -3.99348E6 + 1998.0 × Yt-1

예측수식 요약표

매개변수 예측치 표준오차 t P-value

Constant -3.99348E6 384959. -10.3738 0.000143

Slope 1998.0 191.999 10.4063 0.000141

주 상수값 및 기울기는 신뢰구간 이내에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99% .

다 시계열도 및 자기상관도( )

Time Sequence Plot for 영 주 체 류 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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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 이상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명2006 19 6,726 9)

인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선거의 경우 년의 경과기간이 있으므로, 3

년 이전에 영주체류권을 획득한 명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중2003 10,062

세 이상이며 선거권획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의19 수가 명임을 의미6,726

한다 따라서 년 기준으로 명 중 선거권이 부여된 외국인의 비율은. , 2006 10,062

이며 이를 체류외국인 중 선거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비율로 간주한다66.8% .

년 서울거주 영주체류권자의 수는 명이며2014 10,213 표 참조 이 중 선거([ 16] ),

자격이 있는 자는 인 명으로서 이 수만큼 주민투표 선거권이 있다고66.8% 6,827

추정할 수 있다.

인당 평균 주민투표비용 산출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주특별1 ,

자치도 설립시 실시한 주민투표 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년 월. 2005 7

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수는 명20 402,003

이며 이때 소요된 주민투표비용은 여 억원이다 주민투표비용을, 22 . 총 유권자수로

나누면 인당 평균 주민투표비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원이다1 5,478 .

또 다른 방법은 년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는2006

것이다 지방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명이며 선거 보전금을 포함한 총. 37,064,282 ,

선거비용은 총 억원이다3,968 10) 총 선거비용에서 선거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를 제한 나머지가 선거행사에만 사용된 선거 준비 및 실시비용이다 선거61.5% .

보전금을 제하고 구한 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원인데 이는1 4,121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이 없고 순수하게 선거관리에만 투입된 비용으로써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비용과 동일하다고 간주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지방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주민투표에 대한 정책설명 홍보 교육 등에 지방선거보다는 비용이. , ,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선례가 거의 없는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 및 학습 비용이 주민투표 비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4 , 2006. 5.｢ ｣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4 , 200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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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평균비용은 실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인당 평균 주민투표비용을. 1

두 가지 평균비용의 평균으로 한다 표 은 인당 주민투표 비용에 대한. [ 17] 1

정리결과를 보여준다.

표 인당 평균 주민투표비용의 추정 년[ 17] 1 : 2010~2014

단위 원( : )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2.5% 2.7% 2.8% 2.8%
평

균

비

용

제주 주민투표 6,417 6,603 6,781 6,964 7,152
전국 지방선거 4,724 4,861 4,992 5,127 5,265

평균값 5,571 5,732 5,887 6,046 6,209
주 본 보고서는 제주 주민투표 및 전국 지방선거 비용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비용을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년을 기준으로 표 에서 구한 서울지역 내국인 선거권자의 수2014 [ 14] ,

표 에서 구한 서울지역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 그리고 표 에서 구한[ 16] , [ 17]

인당 주민투표 비용을 이용하여 년 서울지역 주민투표 비용을 추정하면1 2014

표 과 같다[ 18] .

표 서울지역 주민투표비용의 추정 년[ 18] : 2014

서울지역 선거권자의 수 명( ) 인당 평균비용 원1 ( )
개 자치구25

주민투표비용 백만원( )

내국인 8,042,144
6,209

49,934

외국인 6,827 42

합 계 8,048,971 - 49,9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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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물리적 통합비용(2)

자치구의 물리적 통합이란 시군구 전산시스템의 통합 자치구 관할 동의,

공인 변경 사무실 이사비용 및 장비 구입비 각종 표지판의 정비교체 홍보책자의, , ,․
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사례는 년 제주. 2006

특별자치도 설립시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며 이 때 소요된 비용은 표 과 같다, [ 19] .

표 제주특별자치도 개 시군통합에 따른 물리적 비용 년[ 19] 4 : 2006

단위 천원( : )

항 목 소요 비용 항 목 소요 비용

홈페이지및전산시스템통합 2,812,000 공인제작 20,334

각종 표지판 정비교체․ 573,367 홍보책자 471,715

사무용품 구입 499,440 이사비용 171,318

청사 정비 1,240,775 기타 소송비용 등( ) 522,600

합 계 6,311,549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비용 중 자치경찰 연구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하였음: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 , 2007. 7.『 』

표 의 비용항목별로 서울시 관할 개 자치도를 통합하는 경우와 제주[ 19] 25

특별자치도의 통합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은.

자치구시군 별로 보급운영 중이므로 자치구시군 수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 ․ ․ ․ ․
한다고 가정한다 각종 표지판은 인구수가 많을수록 교통시설 문화복지 시설. , ․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수에 비례하여,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사무용품 및 이사비용은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공인제작비는 읍면동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며 청사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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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책자 및 기타 비용은 자치단체별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치구시군수에․ ․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비용 추정을 위하여 각 항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20] .

표[ 20] 자치단체통합 관련 년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황 비교2006

주민등록인구수 시군구 수․ ․ 공무원 수 읍면동 수․ ․
서울특별시 10,167,344 25 47,937 522

제주특별자치도 557,569 4 5,170 31

서울특별시 배18.2 배6.3 배9.3 배16.8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행정안전부 년 행정자치 통계연보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07 , 2007.) .｢ ｣

표 개 자치구 물리적 통합비용의 추정 년[ 21] 25 : 2006

단위 천원( : )

항 목
제주특별자치도

소요 비용
배율

개 자치구25

물리적 통합비용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통합 2,812,000 배6.3 17,715,600

각종 표지판 정비교체․ 573,367 배18.2 10,435,279

사무용품 구입 499,440 배9.3 4,644,792

청사 정비 1,240,775 배6.3 7,816,883

공인제작 20,334 배16.8 341,611

홍보책자 471,715 배6.3 2,971,805

이사비용 171,318 배9.3 1,593,257

기타 소송비용 등( ) 522,600 배6.3 3,292,380

합 계 6,311,549 - 48,811,607

주: 개 자치구 물리적 통합비용은25 제주도 소요비용 배율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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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년 비용 추정을 위하여[ 21] 2006 2014

표 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9] [ 22] .

표 개 자치구 연도별 물리적 통합비용의 추정 년[ 22] 25 : 2010~2014

단위 백만원( : )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비용 55,196 56,576 58,104 59,731 61,403

주 통합비용은 통합년도에서만 발생하며 통합년도 이외의 연도비용은 임: , 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표 의 년 주민투표 비용과 표 에서 구한 자치구 물리적 통합[ 18] 2014 [ 22]

비용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23] .

표 주민투표 및 물리적 통합 비용 추계결과 년[ 23] : 2014

단위 백만원( : )

년2014

주민투표 비용 49,976

물리적 통합비용 61,403

합 계 111,3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비용. 25 10

이상 추정치를 바탕으로 서울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25 10

하는 경우 표 와 같이 년부터 까지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으나[ 24] 2010 2013 ,

통합 시점인 년에는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2014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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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 자치구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년[ 24] 25 : 2010~2014

단위 백만원( : )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치구 구청장

관련 경비

구청장 인건비 0 0 0 0 -791

업무활동 관련경비 0 0 0 0 -773

구청장 선거

보전금
0 0 0 0 -5,416

의장단

관련 경비
직무수행 경비 0 0 0 0 -38

자치구

통합비용

주민투표 비용 0 0 0 0 49,976

물리적 통합비용 0 0 0 0 61,403

합 계 0 0 0 0 104,3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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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Ⅳ

본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개 법률에서8

공통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도출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25 10

통합한다고 가정한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공통적인 사항을 도출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이유는 법률 심사과정에서 공통사항은 존속될 가능성이 크고 공통사항에,

대한 추계결과는 통합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개 법안의 공통사항을 비용추계의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8 ,

자치구 통합비용의 국가전액 부담 통합 전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유지 주민, ,․
투표의 실시 등이다 또한 비용추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

개를 개 자치구로 통합한다는 전제를 추가하였다25 10 .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관한 개 자치구를 개의 자치구로 통합할 경우25 10

소요되는 비용을 년 기준으로 억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재정2014 1,044 .

지출이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투표 비용과 물리적 통합비용이며 통합에 따른,

절감액은 구청장 및 구의회 구의장 관련 경비이다 통합에 따른 비용추계에.

사용된 세 가지 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보고서의 전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구청장 인건비, , ,

구의회 의장단 업무활동경비 구청장 선거보전비 등의 절감액은 억원이, 70 예상된다.

이 비용은 주민투표 및 물리적 통합 비용 억원에 비하여 정도만1,114 6% 차지한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안 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인력 조직 그리고 유휴 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주민투표 비용과 물리적 통합비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소요되는,

주요 비용항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민투표 비용은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생략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단체별 주민투표 비용은 평균 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1 20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부 또는 위원회 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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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 횟수를 줄이는 등 주민투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보고서의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대상 개 지방자치단체에, 1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은 억원 상당이다 물리적 통합 비용이 중요한 이유는25 .

주민투표처럼 지방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생략 가능한 가변 비용이 아니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 등에 비례하여, ,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리적 통합 비용 중 자치단체의 규모주민수 공무원수 등가. , ( , )

아니라 통합대상 자치단체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정비 등으로써 물리적 비용 중 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억65% , 16 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비용은 소규모 시군구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별 물리적 통합․ ․
비용의 인 억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65% 16 .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관할 개 자치구를 개 자치구로 통합하는데25 10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추계한 것으로써 자치구와 유사한

시군구 통합에 따른 재정지출 정도를 추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 ․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의 추정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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